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

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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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어느 곳을 가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가을

입니다. 가을은 또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 많은 행사들이 있는 분주한 나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래저래 더 바쁜 일정이지만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유양근 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감일정으로 오시지는 못했지만 축사 글을 보내주신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장수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

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국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

회보장제도에 욕구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

안’ 에 대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80%에 비해 우리나라는 62% 로 경제력 수준

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사용자 절반, 가입자 

절반)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

인데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

니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직장인의 부담은 28조2592억 원(올해 보험료 기준)에서 31조9397억 

원으로 13.0% 증가되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7조3166억 원에서 3조6361억 원으로 

50.3% 감소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비례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소득 중심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들의 무임승차 문제, 부과소득의 범위, 소비세 

부과의 역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도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3분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공약을 내놓았는데 朴후보는 무상의료에 필요한 최

대 56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세금으로 떠안기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재원 조달 방안을 다원화

해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현 시스템의 개선을 밝혔습니다. 또 文후보는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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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등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고, 安후보 역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간병서비

스,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확대 적용을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는 與, 野 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어느 후보 , 어느 정당이 내놓는 공약이든 상관없이 채택하여 실행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이에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번 개편안과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신영석 부원장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로 함께 참여 해주신 김

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님, 윤철수 국민의료개혁연대 대표님, 이준우 교수님 (강남대학

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님,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

국장님,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님(토론발표 순) 감사합니다.

 

 주제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께서는 이 주제와 관련 이미 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

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의견도 듣고 가셔서 정책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었으면 합

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되어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행복지수가 

올라 갈 수 있는 대안 모색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5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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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유 양 근 부총장

(강남대학교 /본 연구회 고문)

존경하는 김점례 전 복지부 장관님, 선지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회장님, 오늘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

장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김동섭 선생님, 조중근 건강복지공동

회의 공동대표님,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님,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주최하는『건강보험 보

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대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각종 건강 지향적 생각은 물론 보험관련 민영 보험이 급격히 신장되어 가

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혐료를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

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

혹이 이번 국감기간에 거론 된바와 같이 현재 62.7%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적

어도 OECD 평균 80%까지 높여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

고 시기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한국 건강보험정책의 획기적 발전에 크게 기

여하리라 생각되며 국민보건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선진 복지사회에 진일보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

장하는 선진사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주제 발표는 물론 대한민국 보험정책의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

는 열띤 토론장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선진사회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

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정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

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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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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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료부과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주: 1)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하여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령 4구간[(1.4점~ 6.6점)×인원]

30등급 *과세소득
75등급

재산 7구간 [(1.8점~12.7점 )]

자동차 7구간[(3.0점~21.3점)×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원 (과세소득+재산+자동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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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

○ 부과체계의 이원화 : 2002년 재정통합을 끝으로 건강보험이 완전히 단일보험체계로 거듭 태어났으

나 부과체계는 아직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음.

－ 따라서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함. - 특히 실직에 의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재산 등의 이유

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

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다름. 

○ 형평성 결여

－ 직역간 부과요소의 차이 

－ 직역간 자격의 차이 

－ 직역간 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  

－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됨. 

－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

자1)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부과체계의 역진성 

－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있음. 

－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

로 재산이 10배 증가하여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음. 

○ 부과체계의 복잡함  

－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

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움. 

1) 자영업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근로자와 유사한 피고용 형태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외판원, 퀵서비스 종사자, 가내․재택근무자를 말하며, 그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정된

다(국민일보, 2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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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부과체계

1. 독일

⧠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총소득에 대해 15.5%로 단일화된 보험료율 적용

○ 그 중 고용주는 7.3%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8.2%를 부담하는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0.9%의 보험료 

추가

○ 의무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퇴직연금과 같은 이른바 보장급여(Versorgundbezüge) 

그리고 기타 노동소득2) 등이 보험료 부과의 대상임.  

○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이 고려됨. 

－ ‘전반적 경제적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

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의미함. 

－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함. 

○ 의무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공통적으로 2011년 현재 보험료산정상한선인 월 3,712.50유로까지의 소득

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2. 프랑스

<표 3>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주체별 부담비율

구분 내역 비율(%)

보험료
피보험자

총임금의

6.8%(1991)→ 5.5%(1997)→ 0.85%(1998

〜)*
3.4

54.5

고용주 총임금의 12.8%(1998) → 13.1%(2010) 51.1

정부

국고보조 보험료 결손에 대한 보상 4.9

일반사회기여금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34.6

사회보장목적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세, 전문제약업체세, 연대사회기

여금,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기여금(CRDS)

4.1

의료보험

간 조정
0.3

기타 1.6

계 100

주) French Ministry of Health (www.sante.gouv.fr)

2)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시간 노동으로 받는 일회성의 노동보수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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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회보장기여금(GSC)

○ 가동소득(일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7.5%, 연금에 대해서는 6.6%, 실업수당 

등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6.2%,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8.2%,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7.5% 그리고 도박수

익에 대해서는 9.5%  부과

○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에 대해서는 3.8%로 경감된 요율을 적용하는데 전체 프랑스가구의 절반이 혜택을 

받고 있음.(Chevreul, K. et al., 2010: 67).

○ 가동소득 및 이전소득은 사회보험기관이 징수하고 자산소득, 투자이익 및 도박수익은 세무서가 징수

○ 징수된 일반사회기여금의 수입은 가족수당(1.1%)과 노령연금보험(1.3%)에 투입되고 의료보험에는 가동

소득, 자산소득, 투자이익 및 도박수익에 대한 수익의 5.1%,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3.8%가 투입됨. 

⧠ 사회보장 목적세

○ 사회보장목적세는 1967년 자동차 보유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사회보

장보험료가 부가적으로 부과된 것에서 시작

○ 그 후 1983년에 사회보장목적세로 알콜소비세, 담배소비세, 의약품광고세 등이 차례로 도입

○ 1996년에는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특별부담금(CRDS) 도입

○ 사회연대기여금 : 연간 총매출액 5백만 프랑 이상의 회사들에게 부과되며 전국상공업자자치조직조정금고

(ORGANIC)가 회사의 신고에 기초하여 연 2회 징수

○ 프랑스 사회보장 전체 누적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1999년 시작된 EU통합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GSC와 같은 성격의 사회연대기여금을 199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13년

에 걸쳐 시행하였고 그 후 5년간 연장되어 시행하고 있음 : 부과대상은 장해연금, 실업수당 등의 거의 

모든 소득으로 GSC보다 적용범위가 넓으며 요율은 0.5%임.

○ 1983년「가공담배보험료」를 일종의 목적세로 신설하였는데, 세율은 담배도매가의 5%였으며 수입은 전

액 일반 의료보험에 충당

○ 1987년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여 그 수입의 6.39%를 일반 의료보험에 충당하였고, 1983년 알콜보험

료를 신설하여 수입을 전액 일반 제도에 충당

○ 1983년 의약품의 광고, 선전이 약의 과잉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약품광고부담금 신

설 :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의약품 등의 판매촉진과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과기준으로 

당해 연도 국내 총매출액에 대해 1%를 부과하는데 공적의료보험 약제비가 7백6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

우 0.03%의 추가 세금 부담

○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1967년부터 3%, 1979년부터 

6%, 1982년부터 12%, 1985년부터 15%임. :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각 자동차보유자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어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허의약품(original)을 개발하는 제약업체도 기여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개발한 기업이 약국 등에 직

접 그 약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해 2.5%가 부과되고 징수는 사회보장중앙기구(ACOSS)가 

관할하고 수입은 모두 일반보험에 보조됨. 



- 13 -

3. 오스트리아

⧠ 보험자들이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 보험자별로 부과대상 소득의 수준이 다르고 보험료율도 

부과대상소득의 6.4%에서 9.1%까지 다양함.

○ 각 보험자들 간에 보험료율이나 본인 부담률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는 보험료부과 상한선이 

3,750유로이고 보험료부과소득의 7.5%를 부과하는데,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3.55%를 근로자

가 3.95%를 부담하고 육체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가 3.75%씩 같은 비율로 부담

<표 4> 오스트리아의 의료보험의 보험료율(2005)

(단위: %)

구분 보험료율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사무직노동자 7.50 3.55 3.95

육체노동자 7.50 3.75 3.75

기타* 9.10 9.10(자영자 단독 부담 )

공무원 7.70 3.60 4.10

농부 7.50 3.70 3.80

학생 7.40 3.70(연방정부) 3.70(학생)

주) 기타 직종은 가사보조원, 관광안내원 등 주로 자영자임.

주) 출처: Hofmarcher et al. 2006: 76.

4. 일본

⧠ 피용자 건강보험(직장보험)의 재원

○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표준보수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율은 6.6%〜9.1%

○ 평균보험료율은 8.2%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4.1%씩 동일하게 부담

○ 조합관장의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그 사업내용 및 재정 상태에 따라서 3%〜10% 사이에서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피보험자보다 고용주의 부담비율이 약간 더 높은데 2005년 평균보험료율은 7.4%로 고용주는 4.1%, 

근로자는 3.3% 부담

○ 8.2%의 보험료율은 700인 이하 중소조합의 가입자에게 해당됨.

○ 정부관장보험에서는 보험료 비중이 80.9%이며, 국고부담은 18.8%이고, 조합관장보험은 보험료가 

88.4%, 국고보조가 0.1%임.  

⧠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의 재원

○ 지역보험료 책정은 균등보험료와 소득할당보험료, 자산할당보험료로 각각 책정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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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세 부과 가능 :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세의 표준과세 총액은 예상되는 총비용에서 환자

의 본인부담금 예상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65/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분의 노인보건법의 규정

에 의한 갹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비용 금액에서 국고부담 예상액 및 퇴직피보험자 등과 관련한 노인의료

비의 갹출금의 1/2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표준과세총액 ={(일반피보험자 총 급여비 -본인부담금) x 0.65} +{노인보건비- (본인부담금

+ 퇴직피보험자 의료비) x 0.5}

○ 표준과세총액을 기초로 표준비율에 따라 소득할 총액, 자산할 총액, 피보험자 균등할 총액 또는 세대별 

평등할 총액 산출

○ 건강보험료(직장보험)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 부담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

<표 5> 일본의 건강보험 개요

(단위: 만엔, 억엔)

시정촌국보 국보조합 건보조합 협회건보 후기고령자진료제도

피보험자
자영업자．무직　
등 직종자영업 대기업 중소기업 75세이상　고령자

보험자수 1788 165 1497 1 47

가입자수 3597 352 3034 3471 1346

가입자 1인당 평균소득 79 298 293 218 73.7

가입자 1인당 진료비 28.2 16.7 12.6 14.5 86.3

가입자 1인당 보험료 8.3 12.5 9.1 8.9 6.5

（사용자부담　포함） 20.3 17.7

국고예산(A) 30274 24936 24 10447 37340
전체보험료(B)

（사용자부담분　포함)
29855 37373 27609

(61590)
30892

(61437) 8749

전체예산(A+B)

(2010년 예산 기준)
60129 62309 27633

(61614)
41339

(71884) 46089

   국고비율(A/(A+B)) 50.35% 40.02% 0.09%
(0.04%)

25.27%
(17.00%) 81.02%

전체　보험급부액 101435 5878 38228 50330 116160

   보험급부액 비율 29.85% 49.95% 0.06% 20.76% 32.1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0년 10월 기준)

5. 스위스

⧠ 스위스 의료보험체계 :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의료보험과 특수한 직역 또는 상황(사고, 

장애 등)이 가입조건이 되는 사회보험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활

용되는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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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에 두 번까지 바꿀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수준으로 경쟁

○ 개별 보험회사들에 따라 가입자의 본인부담율 차등

○ 기본보험에서는 300 스위스 프랑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본인부담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음.

○ 의료보험에는 보너스제도가 있어서 매년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차 더 많

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됨.

○ 의료보험 가입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보험료도 칸톤(canton)에 따라,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험급여 범위는 동일

⧠ 제도별 보험료 부과 방식

○ 기본의료보험 : 기본의료보험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없고 스위스 국민들은 보험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

며, 보험회사는 가입희망자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수준을 가지고 경쟁하되, 

급여항목을 차별화하여 경쟁할 수 없음. 

－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별로 의료비지출 예상액에 기초하여 보험료 산출 : 보험료는 매년 발표되기 전

에 연방 사회보장청의 감사를 받으며, 칸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용한 정보와 자료

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보충의료보험 : 기본의료보험과 별도로 보충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스위스 국민들의 1/4 만 가입 

: 기본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이 보충의료보험을 통해 수익 창출가능 

－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본의료보험과 달리 보충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희망자의 위험부

담과 연동하여 결정

Ⅲ. 직역간(직장과 지역)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

⧠ 제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한 직장, 지역 간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실태 

○ 지역가입자의 평균 총소득은 33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업소득이 71.7%인 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의 경우는 4106만원으로 지역보다 764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지역가입자 비율 71.7% 보다 낮음.

⧠ 소득계층별 분석

○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1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소득은 월등히 적은데 생활비나 총자산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 고소득층의 경우도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자산분포가 더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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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모델

     기여능력j = α∙ln(근로/순사업소득)j + β∙ln(기타소득)j + γ∙ln(총자산)j + δ∙ln(자동차가치)j 

+ Ση∙경제활동참가j + θ∙가구원 수j + εj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의 적정성 : 오직 근로·순사업소득만 사용할 경우,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비해 직역간의 형평성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소득 및 총자산 수준은 기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자동차 및 가구원수는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현재는 단순 근로·사업소득에 부과하는 것보다 기타소득 및 자산을 포함하되, 자동차 및 가구원 

수 등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외 보험금부담 기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를 찾는 노력이 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음.

Ⅳ. 보험료부과체계의 개편 방향

⧠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 

○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

체계 수립

○ 사회연대성에 기초

○ 국민의 수용성 고려

○ 보험료부과의 합리성과 행정편의성 확보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

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 개발

⧠ 부과요소의 선택

○ 단기 :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

－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

소로 계속 활용

－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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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 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예: 재산)의 도입여부 검토 

－ 소득기준 부과체계에서 모든 소득을 망라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담능력을 그대로 반영

－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소득 외에 기본보험료 도입 검토

〈표 6〉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별 해결 시점 비교

문제점
해결시기

비 고
단기 중장기

부과체계의 
이원화

직장과 지역간 ◎ 소득과 기본보험료로 단일 부과체계 설계

지역내 이원화 ◎ 500만원 기준 이원화를 소득, 재산, 기본보험료로 단일화

형평성 
결여

부과요소의 차이 ◎ ◎
단기에는 지역내에서 부과요소의 차이를 해소하고 중장기
에는 지역과 직장간 차이 해결

자격의 차이 ◎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 취득
부담 의무 ◎ 장기적으로 단일화된 부과체계에서 부담의무도 같아짐

소득 산정기준 ◎
소득, 기본보험료 형태의 단일부과체계에서는 모든 국민에
게 똑같은 기준의 소득 산정체계 적용가능

부과체계의 역진성 ◎ ◎
단기적으로 일부 개선하나 수용성을 감안 단일부과체계에
서 완전 해결

복잡함 ◎
지역부과체계의 이원화, 부과요소 사용의 중복 등 문제를 
단기 방안에서 해결

⧠ 부과체계 개편 방안

○ 단기 : 직장

－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형제 자매 전체를 직장가입자 피

부양자에서 제외

－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로 전환 : 사업장 등록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직장가입자의 기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 단기 : 지역

－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제외

－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 두 번 사용되고 있는 재산 요소를 통합 

－ 개인별 부과점수를 구분하여 세대 분리 등에 따른 민원에 대비 ; 이를 위해 현행 성, 연령을 기준으

로 기본보험료 신설

－ 기본 보험료 신설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 아동 제외

－ 역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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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과체계에서 500만원 기준선 폐지

－ 평가소득 개념을 폐지하고 과세 소득 기준으로 부과

－ 일정기준 이하의 전월세(예: 1,000만 원 이하)는 부과 과표에서 제외

－ 재산에 대한 부과비중 인하 

○ 중장기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자 중 약 7십만 

명3)(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 단일부과체계는 기본 보험료와 모든 부담능력을 포함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일부과체계 적용 방안 : 임금소득 및 1인당 정액 기본보험료 형태로 부과

－ 보험료의 50%는 현행처럼 사용자가 임금수준에 따라 원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세대원수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임금과 그 외 기타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

－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율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됨.

－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기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보험료만 부담

－ 기본 보험료는 18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액을 적용하여 모든 적용대상자가 피

보험자 자격 획득(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인 기본 보험료의 50%를 적용할 수도 있음.)

－ 사용자 부담분은 원천 징수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보험료를 산정하나 세대별 합산 부과 고지

Ⅴ. 건강보험 재정전망

⧠ 2020년의 보험 재정 규모는 2010년 약 33.9조 원보다 약 2.58배 증가하여 87.4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추세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규모 

〈표 7〉건강보험지출 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단위: 십억원)

연도 예상GDP 재정소요액 필요보험료율 GDP 대비 비중

2015 1,368,023 56,753 7.28 4.15%

2020 1,682,088 87,407 9.12 5.20%
2025 1,940,554 121,433 10.99 6.26%
2030 2,238,734 162,128 12.71 7.24%
2035 2,418,890 195,000 14.15 8.06%
2040 2,613,542 226,013 15.18 8.65%
2045 2,737,353 244,955 15.71 8.95%

2050 2,867,030 257,120 15.74 8.97%

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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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평균
보험료

증가율(%)
20.28 23.80 12.85 10.16 11.41 16.41 14.99 6.12 8.59 15.04 13.97

보험료율인

상율(%)
6.77 8.54 6.75 2.38 3.90 6.50 6.40 0.00 4.90 5.82 5.20

부과기반

증가율(%)
12.66 14.06 5.61 7.61 7.19 9.33 7.97 6.12 3.50 8.72 8.28

경제성장율(

%)
7.2 2.8 4.6 4.0 5.2 5.1 2.3 3.7 6.3 3.6 4.48

Ⅴ. 재원 확보를 위한 제언

⧠ 향후 경제성장율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3% 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낮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8〉선행연구에 나타난 잠재GDP성장률 전망치 비교 

(단위:%)

01-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KDI(한지희), 

2002

제도개선 5.2 (03-12년)
현재수준 4.6 (03-12년)

KDI (김동석), 

2004

시나리오1 4.57 (03-10년) 4.23 2.94 1.59 0.62
시나리오6 5.09 (03-19년) 4.76 3.43 2.22 1.73

한국은행(박양수, 

문소상), 2005

중립적전망 4.6 (05-14년)
낙관적전망 5.2 (05-14년)
비관적전망 4.0 (05-14년)

조세연(박형수, 류덕현), 2006 4.66 4.22 2.90 1.56 0.93

자료: 장인성(2007), 한국의 실질GDP 장기예측: 2007-2050년,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성장율은 임금인상율과 관련이 있고 임금수준은 보험료 부과기반이 됨. 

○ 향후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과 기반인 임금의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별도 차원의 보험료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표 9〉보험료 변동 추이 

(단위:  %)

⧠ 보험료 재원의 다양화 방안 강구

○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의 관계

－ 조세로 인한 후생비용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역탄력성의 원칙”4)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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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조세수입

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조세율 A 와 (B+C)(=A) 의 후생 비용 비교

－ 조세율 A의 후생비용 = A2 , 조세율 (B+C)의 후생비용 = B2 + C2

－ A2 > B2 + C2

⧠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

릴 필요가 있음. 

○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년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년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됨. 

○ 소득 증가에 따라 각세대별 한계 효용이 같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음.

○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조세연의 보고에 따르면 보험료 대비 조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년령층이 더 많

이 부담하고 있음.  

○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의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저년령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보험료 대신 조세의 비중을 늘릴 경우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보험료의 감소는 노동 소득세의 감소와 소비세 및 자본소득세의 증가를 야기함.

○ 노동소득세 감소와 소비세 증가를 통한 자본축적 증진효과와 자본소득세 증가를 통한 자본 축적 감소효

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음.

○ 조세연의 연구결과 : 소비세 비중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증가 효과보다 자본소득세 비중 증가에 따른 자

본스톡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단기적으로는 자본 스톡의 감소폭이 노동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비만 

장기적으로는 작게 나타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비중 하향조정은 경제의 양적성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적성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지므로 현행 건강보험 재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  

4) Ramsey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

게하고 탄력성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 후생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최적의 

조세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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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장안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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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09) : 58.2%, OECD 71.7%)

 ◦ 국민의료비 급증과 건보재정 불안 : 현재 보험료(약33조,2011년)보다 약2배 증가예상, 2020)

   -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등 

 ◦ 건강 재정수입구조의 구조적 문제

   - 직장과 지역 보험료 비중이 매우 높음 : 80% 상회(나머지: 정부 보조금 및 기타)

 ◦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만고조(주제발표에 잘 지적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7,200만원 초과자 추가보험료  

   - 형성성 문제 : 피부양자 유무(직장 – 있음, 지역 – 없음)

   - 실직하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기현상, 위장 취업 등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제기

   - 건보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 : 6,363만건(전체 민원의 82.0%)

     (직장, 지역. 피부양자 자격변동 :  5,836만건)

   - 여하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2. 보험료 부과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

   ◦ 부과체계의 2원화 문제를 1단계(단기), 2단계(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1999년 자영업자 소득 파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했으나 성과는?, 국민연금 개편논의 진척은?)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소득뿐 아니라 소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 제시: 찬반 논쟁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

    - 찬성 : ․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득의 13%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임.

             ․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제시(*‘무상의료’주장도 제기)  

    - 반대 : ․ 소비에 부과는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 소비에 보험료 부과 2중부담 문제 초래, 저소득층에 부담이 커짐

             ․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증가 등

    - 기타 : 국고지원을 20%에서 30%로 증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참 고(1) : 

    -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 체계의 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소득자료 확보율을 90%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24 -

* 참 고(2) : 

    -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등 소비세    

    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의 확보 방안을 OECD 권고(2010)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진성 문제에 대해 모 정부출연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않다는

      연구결과(∵부가가치세 면세품목 : 기초생활 필수품등 다수)도 있음.(10.22, 헤럴드 경제)

     

3. 조세의 비중을 늘리자는 제언과 관련하여

 

  ◦ 역탄력성의 원칙은 이른바 “Ramsy Rule : 
∆


∆
 ”<<조세부담에 따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려면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출발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

  

 )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      람

직(후생비용이 최소화)한다는 이론임. 

    그러나 이 이론은 세수를 확보한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지적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참고 :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중심의 부과체계가 고용과 성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OECD 2009, 전체 고용 5 ~ 6%  감소)

  ◦ 조세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재정이 년금을 포함하여 복지비용 증가 부담을

    한꺼번에 모두 고려해야 함(2013년 예산안 복지분야 비중은 정부 총지출의 28.4%임)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부담증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전체적인 틀

       에서 고려해야 함.

    -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0%로 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음

4. 추가적 논의 : 지출의 합리화 등

  ◦ 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출의 관리도 동시에 노력해야 : 

    예 :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마일리지제 도입 : 보험료 할인(치료에서 예방으로)

         과잉진료의 문제

  ◦ 기타 : 정치권 책임 있는 역할 - 보장성 확대(복지 증진)만 증폭시키지 않도록 조심

    - 나라의 곳간을 동시에 걱정해야(복지 증대만 강조, 증세방안 언급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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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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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는 보험

료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사회연구원이 선도

적이면서도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마련된 개선전략안들이 매우 구체적이

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표문은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 최신 실증연구 

내용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의 단기/중장기 전략과 건강보험재원

에서 보험료 대 조세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현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도의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본 발표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과체계의 이원화, 직

역간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부과체계의 복잡함 등은 타당한 비판이라고 판단됨.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바뀌어 왔으나 문제는 통합과

정에서 ‘재정’은 통합되었으나 부과체계는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된 상태로 지속되어 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음. 이와 같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복

지적 측면에서는 부과체계 통합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사회보험의 기

본원칙인 소득재분배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복지적인 형평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크기가 조정되어지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수직

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만 분리된 부과체계로 인해 직역간 다른 부과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진정한 의

미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향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자명할 것이므로, 제도의 한계분석에 근

거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본 발표문에서 제시된 개선전략, 즉, 직역간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 부과체계 수립,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본보험료의 도입, 피

부양자 자격조건의 엄격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제외 등에 대해 찬성

하는 입장임.

○ 물론, 이상의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제시된 전략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증적 데이터와 핵심적 쟁점에 대해 홍보

를 잘 수행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한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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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표문은 건강보험제도의 '수입적 측면'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음. 이는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도 개편에 있어 핵심적 고려사항이기 

때문임.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측면

의 문제는 바로 '지출 측면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

발하는 의료장비 및 병상의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행위별 수가제도의 개편 등이 동

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급성기의료 병상수, 1인당 의사진찰건수, MRI 및 CT 보유대수, 

약제비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의

료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4병상보다 높고, 일본과 독

일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만성과 급성

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수익 지향적인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병상의 계획

적 운영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출통제 장치 미비에 따른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시급

한 개선책이 요구됨. 이는 건강보험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급여비 지출

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될 때, 재정균형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따름. 우리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GNP 증가율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재정지출

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보장성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현재는 가격만 통제하고 수량을 통제

하지 못해 총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위기 시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 1차 의료기관 주치의제도, 입원

에 대한 포괄수가제, 의료비 총액계약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함.

○ 물론, 이상의 지출측면 개혁은 수입측면의 개혁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내재하고 있

음.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치적으로 수행될 필요

가 있고,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세밀화 된 추진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실질적

이고 선도적인 연구 수행의 유력한 주체는, 최근의 사회적 공론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낸 

공단 및 보사연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결론적으로, 지난 9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

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발표문에 

나타난 개선전략 역시, 국민적 공감도와 대안의 합리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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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 선 희 
(한국노총 사회정책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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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8월 말 현재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은 총 48만5135명(지원액 544억2400만원) 가운데 3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0억원 이상 자산가가 1명, 100억~200억원 2
명, 50억~100억원 21명, 40억~50억원 22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비롯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만 
1378명에 이른다

부과체계 개편 및 재원 확보 방안

1.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근로빈곤층 등 국가에서 책임질 저소득층의 비율에 대한 논의 필

요

- 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15%인데 반해 수급율(국기급여 소득 있는 

가구/전체 가구수)은 5% 안팎에 불과하여 약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근로빈곤층이 전체 근로자의 10.6%에 이름. 근로자의 10명 중 1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에도 

빠져있고 거의 저임금이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니

고 있음.

-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전체 인구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근로빈곤층

약 700만명(305만 가구, 전체 인구의 14.3%)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약 310만명(전체 인구의 6.3%)
최저생활비

이하 기초 수급자

약 156만명(전체 인구의 3.1%)
적용제외(부양가족) 수급자

약 103만명(전체 인구의 2.1%)

2. 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만큼 사회적 준비가 되었는지...

- 지난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부정수급 문제

도 국감에서 드러났음.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815만명이 고용보험, 1000만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음. 국민연금 생계

형 체납자가 487만명, 건강보험료는 310만명에 이름.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 즉 국가 책임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의 4분의 1 수준(8%)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마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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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해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5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약 700조원(2010년)으로 국가 전체 GDP(약 1,170조)의 약 60%이고, 총자산 
규모는 622조원으로 GDP의 50%를 넘고 있으나, 그 동안 부담한 법인세는 지난 6년간 약 25조원으로 
연간평균 4조원 정도로(2010년은 약 6조원) 매출액의 1% 이하이며, 전체 국세수입(2010년 170조)의 3%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법인세 기준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사회에 기여토록 함. 5억원 이상 
법인세 납세기업은 약 5천여개이며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2,400여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됨. 

- 5억원~100억원 기업은 15%, 100억원 초과기업은 30%의 사회복지세율로 정함.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7조 4,681억 정도로 추산됨(2008년 세액 기준).

- 즉,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소득(자산포함) 파악율 제고 방안과 건강보험 이외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수

립할 것인지가 중요함. 

- 예로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와 사업장 등록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등 요건들이 강화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할지 우려됨.

3. 외국 부과체계 비교의 어려움

- 건강보험 체계 및 사회적 합의와 수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상이하여 부과체계를 비교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국가재원 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비율, 목적세 등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4. 최근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

-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유리지갑 인식. 결국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관건임.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자의 구분(구간나누기)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확장한다면 금융소득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의 경우 빚을 얻어 구매한 집을 다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경우에는? 

-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요소’를 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자산

을 구간별로 나눠 반영비율을 차등화시켜야 하는 것인 아닌지. 

- 결국 중장기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되려면 우리 사회내 ‘분배’를 어떻게 적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보험료는 내고 있는 문제

5. 사회보장목적세 신설

-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3.35%, OECD 평균 3.4%와 같은 수준임에 반해, 기업과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2.56%로 OECD 평균 5.9%의 절반도 안됨.

- 진보신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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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의 필요성

○ 도입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

○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
-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보험방식’은 기여(contribution) 여부에 따라 급여혜택의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조세’ 방식은 기여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자에 대한 보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보험료 
체납자 문제 발생하지 않음.

○ 부담금 대상
- 대기업, 제약사, 보험회사 등에 부과

○ 부담금 기준

- 예시) 2009년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700조원의 0.2% 적용
 2009년 보험업계 총보험료 수입 120조원의 1% 적용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안)

6. 그 밖에 

- 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나 조세방법에 대해 동의함. 소득파악율 계획 병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함.

- 간단 질의 : 건강보험지출 전망 데이터에서 지출구조합리화나 자연증가분, 보장성 등에 대해 어떻게 보정을 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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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37 -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요

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

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

만원 
20점～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1. 비교 가능하게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표기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연 500만원 을 기준으로 하기에

 

 아래 주제발표문의 내용도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이 아닌, 그냥 500만원이라고 표기하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으로 표기한 것과 비교가 힘들고, 

직장가입자식으로 보수월액으로 표기할 때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월소득 42만원으로 표기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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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방식 보사연 방식 의료개혁국민연대 방식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연간 소득) 지역가입자(보수월액) 

부과 기준(요

소) 

임금 소 득 ( 보 수 월

액) 

* 개인사업장 사용

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 42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42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

(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

원～7,810만원 
20점～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중장기 방안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

자 중 약 7십만 명(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

로 전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2. 이미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제 발표문 제12쪽에는 

이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계층에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이 35

만원~125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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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7.1 부터 전국 확대 시행) 

  

1.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2. 지원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

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소득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금액의 하한선 이상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12년 기준) 

• ⊙ 상한선 : 125만원 

• ⊙ 하한선 : 35만원 

자료출처 :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2.jsp?seq=10880&cPage=1&cmsI

d=news&SK=subject&SW=소규모사업장

 

[서울] 저소득층 6만명에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2012. 10. 23 (화) 

...기초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6만명에게 4인 가구 기준...정부 기초수급자에 포함되

지 않는...만명을 뺀 29만명이 최저기준을 밑도는 삶을...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 

조선일보 >사회 | 이위재기자 | 관련기사 

또, 서울시는 4인가구 기준 약 월174만원(1인가구 기준 월46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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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

령 

4구간[(1.4점~ 6.6점)×

인원] 

30등

급 

*과세소

득 

75등

급 

재산 7구간[(1.8점~12.7점)] 

자 동

차 

7구간[(3.0점~21.3점)×

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

원 

(과세소득+재

산 + 자 동

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

(18.6%) 

 

따라서, 발제자의 아래 표 부분에 대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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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국민연대식 구 분 월소득 42만원 이하 월소득 42만원 초과 

산정 보험료 보험료 면제 과세소득만으로 부과 

3.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대안 

 

이상과 같은 현행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단순화하고, 

월소득 42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4. 대안 실천 방안

가난한 지역가입자 대책  

1) 의료급여자로 흡수해야 

건강보험은 오랜 기간 통합이냐 분리냐로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가난한 지역가입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혼동하고는 

전체 건강보험(건보료 위주로 운영-흑자면 건보료 인하, 보장성 강화, 적자면 건보료 인상, 보

장성 축소)을 의료급여(세금으로 운영-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이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복지 문제의 일환으로 건보료의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복지 문제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 가난한 건보가입자 문제의 해

결책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문제라

고 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는 오히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금 횡령을 지적하니,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고, 들통나니 일반회계 예산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피해가기에 여전히 문제를 지

적하니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건강보험으로 바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의료급

여자로 흡수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떠밀어, 건보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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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가의 발전상에 맞게 의료급여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을 바로 잡아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대폭 흡수해나가야만 하는 것입

니다만 금번 토론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인 국가

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고, 건보재정은 사상 유례없는 흑자 기조를 이루는 상황

에서도 건보료를 인하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동안 묵묵히 제역할을 충실히 행한 국민들에게 건

보료 인상이 되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가입자의 법률상 변천 과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

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이던 것을 아래 오른쪽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
꾸었던 것을 

2003년 6.27에 아래 왼쪽 표와 같은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다시 축소하여 80
시간 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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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후 개정 전(바꾸기 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28호, 2003.6.27, 일부개
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6.30, 일부개
정]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

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

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

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

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

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

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

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

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

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

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

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

무원 및 교직원 

다시 말씀드려,

이전의 오른쪽 표의 내용(임업,어업 등)보다 더 가난한 분들만을 지역가입자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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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이후 현재는 위 왼쪽과 같이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바뀌어
이전보다도 더욱 더 가난한 분들만 지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하는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적용키고는
소득 이외의 재산,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경제활동 참가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혼동하지만 않아도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갖고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법적용을 하여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9.17, 일부개정]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

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

령 

4구간[(1.4점~ 6.6점)×

인원] 

30등

급 

*과세소

득 

75등

급 

재산 7구간[(1.8점~12.7점)] 

자 동

차 

7구간[(3.0점~21.3점)×

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3) 지역가입자 규정 안 지켜져

주제발표문 제1쪽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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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

원 

(과세소득+재

산 + 자 동

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

(18.6%) 

  

  

이러한 보사연의 자료 표2의 맨밑의 세대수는 

다시 말씀드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

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와 같은 분들의 숫자가 6,369천 세대 + 1,452천세대(16,042,591명,7,887천세대 :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가 되게 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얼마나 법을 잘못 적용하며,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할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잘못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수를 늘려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수를 늘려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건보공단의 직원 숫자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건보공단은 직장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의 이

점인 인원 조정이나 관리운영비의 절감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행령 별표4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

어, 담당 직원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자기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계산도 못하게 만들어, 

결국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건보공단의 직원수는 늘어나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

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애궂은 지역가입자들이 가난하면서도 건보료는 더 내고, 이들 

지역가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

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 가난한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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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의 개선에 앞서 지역가입자 수를 실제 법규정보다 늘려 잡은 것을 바로 잡아야

만 하며, 

현행 법령이 지역가입자로 정한 위 1,2,3호의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일본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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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지원 혜택도 못받아 

법으로 규정하여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도록 해놓고도 

단 한 번도 하위령을 만들지 않고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지 않아, 

그러한 불법성을 지적하니,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해주려면 국가재정이 많이 들게되니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지역가입자 수를 줄였고, 

  

다fms 한편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50%는 사용자가 내주는 것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지원에 대한 별도로 만들었던 지원 규정 조차도 아예 없애 버리고는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삭제  <2006.12.30> 

  

기왕의 국고지원금에 뭉뚱그려 (법제92조) 

결국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국가의 지원은 일체 없이 본인들이 건보료를 100% 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위원회나 토론회에는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를 대변해주는 사

람이 없어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오늘에 이르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이고, 보사연에서 준비한 

'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이라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직장

가입자 중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지, 사각지대에 놓은  가난한 지역가입자 분들에 

대한 방안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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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도 정부측의 역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도 아래 국회의 문서에서 보듯이 

수입과 지출이 건보재정의 핵심이며 

그 중 보사연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원확보방안은 수입측면만을 본 것이고, 

수입 중에서도 민간부문의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정부측의 문제인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없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정부측의 문제점(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 등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5)정부측의 문제

<표 3>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주체별 부담비율

구분 내역 비율(%)

보험료
피보험자

총임금의

6.8%(1991)→ 5.5%(1997)→ 0.85%(1998

〜)*
3.4

54.5

고용주 총임금의 12.8%(1998) → 13.1%(2010) 51.1

정부

국고보조 보험료 결손에 대한 보상 4.9

일반사회기여금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34.6

사회보장목적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세, 전문제약업체세, 연대사회기

여금,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기여금(CRDS)

4.1

의료보험

간 조정
0.3

기타 1.6

계 100

주) French Ministry of Health (www.sante.gouv.f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제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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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969,469 600,502 347,247 3,421 15,482 222 2,595

 가. 국가가 덜 내고 있는 국가부담 건보료의 실상

공무원 정원 현황 (2007.6.30현재) (단위:명)(자료출처:행정자치부)             

                                                    

                                                                            

 이처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2011년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국가공무원이 60만명이 넘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보험료수입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기타수입 1,657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기타지출 963 949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 현금흐름 기준

*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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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료는 보시다시피 실제받는 임금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표준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는 바람에 결국 국가는 건보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건보료는 정산을 하여 더내고, 덜내기도 하는데,국가부담 건보료는 적
게 내고도 정산 한 번을 하지 않는 불법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에까지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
정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건보료 정산으로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제도인 국가부담 건보료 미납 문제를 법대로 제대로 내서
가난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야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라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문건에도 나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50%의 건보료는 자신이 내고, 50%는 사용자인 회사가 내주듯이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50%는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인 그 국가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인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은 제대로 내는데,

국가가 내야 하는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은 각 부처의 장관이 내지를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괄하여 내는 불법적인 징수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

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린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지적

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하겠다며 2007년도부터 해마다 부대결의까지 하고도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가 2012. 9.28. 국회에 올린 2013년도 예산안에도 2012년도 

6,044억원에서 2013년도는 7,039억원으로 약천억원 정도 늘려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낼 것으

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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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각 부처 운영과 관련된 관리운영비의 성격을 띠는 바, 

차년도 재무결산 부터는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함'라는 각 부처별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적을 여전히 무시하고 복

지부가 일괄하여 내는 것으로 올렸고,여전히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국가부담 건보

료를 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부과체계를 만들어 건보재정을 확보하려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기왕의 현행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부

측의 불법적 행위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입니다.

나) 사립학교분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 

 

지원의 형평성 문제 :  저소득 가입자 지원금으로 대체되야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월소득 42만원 이하에 해당)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동차와 전월세 보증금에도 건보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등등의 혜택을 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 월소득 42만원 이하인 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분들인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두둔하면서, 

지역가입자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채,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제대로 파악안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분들인데도 

이런 가난한 분들 까지도 포함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몇 %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한 국민에게는 악착같이 건보료를 거두면서도 

사립학교에는 2012년 한해에만 1,8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 돈 1,866억원을 가난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안내게 해주는 쪽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왕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건보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학생 반 값 등록금, 무상보육...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국 그런 것이 각종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53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겐 건보료를 덜 거두고, 부자에겐 더 거두는 제도입

니다.

국민의 원성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득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과 건보료(적자면 건보료를 더 거두고, 흑자면 덜 

거두는 제도여야 함)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건보료를 많이 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릇된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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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 
87~93쪽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연례적 과소 지급

□ '02년 이후 정부가 건보공단에 정확한 추계를 전제로 할 때 지원했을 금액(이

6) 해결방안

 1. 입법

2. 보건복지부 솔선하여 법 준수해야 

가)국회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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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정금액’이라 한다)과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10년간 총 과소지원금액이 

6조 43백억원에 이르며, ’11년도의 경우 법정금액에 비해 실제지원액이 22% 미

달하여 1조 4,516억원이 과소지급된 상태임.

나) 관련자 문책

2012년8월 발행 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

서 제86쪽~87쪽은 아래와 같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징금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00.1.1.부터 시행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최초로 마련하였음.

국민을 속인 행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써 논 글을 누군가가 지우는 테러행위까지 자행하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거두고는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한 푼도 건보재정에 보태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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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국민연대의 노력 끝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지적을 당한 것입니

다.

보건복지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근거한 보험재정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아니하였음. 

’07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

징금 수입액의 2분의 1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세출예산으로 과징금 요양급여비용을 요구하여

야 한다고 함에 따라 ’09년 예산부터 이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함.

□ 정부는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인 4조 715억 46백만원, 과징

금 예상수입의 50%인 78억 76백만원,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인 1조 

630억 62백만원 중 9,567억 77백만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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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박 민 수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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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

◇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 단기적으로 소득파악의 정도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시행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관련

□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은 소득파악의 정확성임

○ 소득파악의 정확성*,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개념 재정의 (소득종류별 반영방식의 형

평성 문제 등**)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적 부과

를 담보할 수 없음

*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없는 대상이 56%

** 사업소득 경비인정율이 약 80% 수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부과대상 소득은

같더라도 생활수준은 다른 상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형평성을 저해하

는 것은 아님

* 근로·순사업소득 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 지역간 형평성 차이는 더 커

지며(보사연, 2011), 외국(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상이한 집단간에는 부과기준을 상

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부담능력의 가장 좋은 대리변수는 소득이나, 자산도 좋은 대리변수 중 하나이므로, 소득파악정

도,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체계를 개편할 필요

□ 평가소득은 복잡하고 국민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므로, 평가소득의 재산요소는 통합하고,

성 연령기준은 기본보험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 

- 단, 기본보험료는 인두세적 성격으로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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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설계 필요

* 한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기본보험료 부담 완화 등 구체적 형평성을 반영시, 현재의

성 연령점수와 차별성은 거의 없고, 제도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임

3. 재원확보 방안 관련

□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조세의 비중을 늘

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함

* 프랑스, 독일 등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준)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

- 조세의 비중 확대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

며, 안정적인 보험료 재정 확보 가능

* 근로소득 중심의현행보험료부과체계는노동시장의경직성을유발하여 효율성저해

□ 보다 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는 최적 재원조달 방식 마련 필요

- 보험료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다양한 소득원(금융․사업소득 등)으로 다원화하

고,

- 조세 비중의 증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추가재원 다변화 등 다양한 재원 조

달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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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 동 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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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건강보험의 첫번째 위기는 재정 문제이고, 둘째는 부과체계의 엉망으로 인한 신뢰성 

위기이다. 

 건강보험을 법상으로는 준비금을 매년 지출액의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매년 

한해 소요되는 금액만큼 걷기도 힘들 정도다. 이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보 보장성 확

대는 어려워 실질적인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지역·직장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부과체계를 1년내 단일화하겠다

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과체계가 달라, 은퇴자들은 소

득은 없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다. 이에따라 은퇴자들은 지역 가입

자로 편입돼 건보료를 더 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직장으로 편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위장 취업자가 되려는 건보가입자들과 이를 색출하려는 건보공단의 싸움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다. 

2.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서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 부과체계

는 신뢰를 잃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차원에서 최근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부과체

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이라는 단일 부

과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상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매기면 전체 가입자의 40%만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

한다. 그만큼 소득이 확실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이때문에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비슷하게 유지하는 대신, 부족분을 부가가치세라는 세

금으로 채워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물건을 살때 부가가치세를 내니까. 이 돈을 

전체 국민의 기본보험료로 삼자는 내용이다. 

 

3.발제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 단기개편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에선 단일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직장은 기존의 임금소득외에 연금 금융 임대 사업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과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우선 직장인에게 모든 소득에 매기는 방안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임금은 사용주와 직장인이 나눠 내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다른 소득은 

개인이 별도로 내야 한다. 물론 외국도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으나 직장인의 건보료 징수가 직

장과 가정으로 두곳에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반발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계산

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적용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원칙적으로 찬성이

다.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무리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없애고,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별도로 보

험료를 매기던 기준선을 폐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들은 예전보다 보험료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직장인은 더 내게 하고, 지역가입

자는 줄여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계산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성·연령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를 신설하는데 20세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게 

기본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의미있다. 지역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을 다시 산정

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소득 부분에 있어서 평가소득을 

없애고 과세소득으로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업소득만 해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필요경비 등을 빼주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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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과세소득은 그대로 매기는 것보다 평가소득으로 매기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 재산 비중은 소득 비중보다 발제자 견해대로 줄이는데 이의가 없으나, 소득은 이처럼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 직장인은 현재 전체 건보가입자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앞으로 

학습지교사나 골프캐디 등은 물론 정부가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한 저소득층을 모두 직장가입자

로 옮기면 직장 가입자가 80%를 넘기게 될 것이므로 직장과 지역의 형평성은 고려할 발제자

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도 지역가입자들을 직장으로 옮기면

서 대부분 사람들이 건보료가 싸지듯이 직장가입자들이 이질적인 성격들이 많이 포함되면 직장

가입자내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중장기 방안으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50%는 사용주가 내고, 나머지를 세대원 수에 따른 기본 보험료와 임금 그밖의 소득으

로 매기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주 부담분이 커질텐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4.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지속가능할까에 대해 발제자는 앞으로 경제성장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건보재정을 임금상승분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결국 국가 지원, 조세로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국가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 5%대에서 2015년 7%대, 2025년에는 11%

대가 되어야 한다고 발제자는 재정전망을 밝혔다. 국민들은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도 내야 하

므로 2015년이 되면 이 두개의 사회보험료로만 따져도 소득의 10%대가 넘어서고,  2025년에

는 15%대가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국민들의 월급봉투로만 사회보험료를 쥐어짜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복지 사회보장비에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

고, 앞으로 통일까지 따지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당연해진다. 더욱이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

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진료비가 매년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보험료로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건보재정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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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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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아이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

&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

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

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

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

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

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컨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

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

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

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

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회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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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

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

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

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 

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장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

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

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

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

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

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

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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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

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

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

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

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

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

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

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

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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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

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캥거루족, 신 캥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

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

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

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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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9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0342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조성완 기자 (2012.03.13 20:36:43)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와 고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돼 상호보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

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

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

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강조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도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

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 과장은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을 통한 복지, 노동시장참여형 복지 체제를 구

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

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

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546



- 72 -

총선 앞두고 "복지 제대로 알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심성 복지정책 경계해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환 국민대 교수 등 학계서 복지정책 토론

이정숙 회장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고려해 복지정책 펼쳐야..."

• 최종편집 2012.03.09 00:25:12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복지와 고용

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이상적인 복지는 없지만 합리적인 

복지는 있다고 빔 콕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토해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정치인들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남발된 복지정책은 시민의 분노로 돌아와 정치인들은 바로 응징 

받게 돼 있다”며 “각 정당은 모두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생각하며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기념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627 뉴데일리(2신) 

퍼주는 데 정신없는 현실정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학술포럼 개최

학계, 행정가, 연예계 인사 등 모여 복지정책 논의

• 최종편집 2012.03.10 00:23:57

• 윤희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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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참여자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이정숙 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

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

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

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

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

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

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

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

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

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

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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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2-03-09 18:35:07]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

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

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에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09_0010709304&cID=10201

&pID=102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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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

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

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

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

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

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다가

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

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

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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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

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leeds@newsi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9153414791

&p=yonhap 연합뉴스 (1신)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정숙 선

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

547246 연합뉴스 (2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

 기사입력 2012-03-09 15:32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

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시민 박미출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

547245 연합뉴스 (3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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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

547247 연합뉴스(4신) 

http://www.bokjinews.com/ 복지뉴스

“배분개선 없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세계화 현실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 

복지와 고용 유기적 결합된 친화적 정책 필요 

고용확대 막는 우리경제 모순해결은 ‘재벌해체’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구조의 개선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

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하며, 고용 또한 복지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뒷받침과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은 보편적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요조건”이라

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례로 베버리지의 보편적복지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성장 때문에 연

금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어 대부분의 중산층을 민간연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

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과는 다른 토건과 물적자본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생산성주도 성장, 혁신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협애한 복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지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완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창출 

정책이어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억제하는 고용창출 기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연령층이 빈곤에 빠지기 전에 개입해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보존하는 미래대응적인 것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 시민 토론자로 나선 박미출 씨는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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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늘리

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과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해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수당 중 실업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써의 복지를 깨닫

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

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

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24130  성남일보 

선진사회복지연구회,정책 토론회 연다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송명용 영상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준 교수(성균관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부서장,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

지학과 교수,박미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30.html  

조선일보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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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

378741  뉴시스 오늘의 일정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과 봉사 토론회' 성료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교수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

• 최종편집 2011.12.21 16:08:20 

내년 총선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문화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주년 기념을 겸

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다.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

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

(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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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의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향후 기부의향이 98.5%이고 이들이 

기부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를 바란다"며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 도

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기부란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렴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

고 밝혔다.

곽 국장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은 단체나 지역사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나 회사제품 기부, 회사 보유시설의 개방•공유 등 다양하다. 곽 국장은 그중에

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원의 76%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43.2%나 된다.

곽 국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유•무형의 이익을 

본다"며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봉사 토론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부금 규모가 0.8%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부현실과 앞으로의 

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진행

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은 높지만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고소득자

의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유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재 개선안 마련과, 나눔의 가치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효율성 증대 방안 등 나눔의 주체를 다양화

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영 기자   

-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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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일 나눔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2011-12-15 09:31:44]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

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

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가를 부른

다. shoon@newsis.com

소득 상위 10%대 시민 기부노력 “꼴찌” 

기부노력, 하위 20%대 시민 0.79 vs 상위 10%대 시민 0.47 

강철희 교수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 촉구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가 17조원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 시

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2주년기념 제8차 토론회에

서 이같이 밝혔다. 

강철희 교수에 따르면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 분석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

금 규모는 2009년 총 17조494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GDP의 1.65%에 이른다. 

강 교수는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 상

위 10% 시민의 기부 노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별로 기부노력의 정도는 소득수준 하위 20%대 시민이 0.79%p로 가장 높았

다. 

이어 하위 40%대는 0.65%p, 하위 60%는 0.57%p, 하위 80%는 0.48%p였으며,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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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즉, 상위 10% 시민은 0.47%p로 기부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로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이다. 

강철희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제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

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의 확

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

세금혜택 등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도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

상이라고 보여진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

위 또한 확대돼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

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재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

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58.3%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

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

해 볼만 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고문은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 에 비해 0.8%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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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

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과 자아실현 및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

합이 가능하다”며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고문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

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나눔운동은 착한 마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

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돼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

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해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

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

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 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

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할 나눔정책은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등이다. 

한편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상생과 나눔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중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곽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8735억 

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

는 추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2010년

에는 총액 7513억3900만 원 중에서 51.1% 인 384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곽 사무국장은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

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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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고 주

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1-12-20/수정일:2011-12-23 

선진사회복지회,나눔 주체 토론회 개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누가,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강학봉 사회공

동모금회 사업본부장,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국장,곽대석 CJ나눔 사무국장,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불구 아직 미미     

     기사등록 일시 [2012-01-09 09:08:44]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이 1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나왔다고 그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 ‘로마인 이야기’에서 갈파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부와 특권

을 향유하는 것만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귀족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카네기, 록펠러 등 대부호들이 평

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은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

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학문과 문화발전, 신흥국 원조에까지 활동영역이 광대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멀린다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저개발국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운동인 ‘기빙 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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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엔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페이스북 창업

자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부자 기업인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핏은 개인재산 58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버핏은 “부자들의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보관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자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과다한 몫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

는 의미이다. 

미국에는 5만6000여 개의 자선재단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98%가 기부에 참여한다. 이처럼 미

국과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폭넓게 뿌리를 내려 생활화하고 있다. 총 기부액의 77%가 소액기

부금이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는 거리의 연말풍경을 연출한다. 경기가 침체해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해진 올해에도 자선냄비를 통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가 매스컴을 장식했

다. 지난달 4일에는 거리의 모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90대 노부부가 1억원짜리 

수표 2장을 구세군분부 본영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전주 노송동에서는 2000년 이후 1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5024만2100원을 맡기고 사

라졌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눔으로 서로 감싸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세청의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총 기부금액은 8조9100억

원으로 2001년 4조6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말소득

공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99년 기부금 총액이 2조9000억원이었으므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0.8% 정도로 미국의 2.2%에 비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창립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

부하고 자원봉사 하는가?’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강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은 0.54%로 미국의 1.67%

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영국 0.73%, 호주 0.65%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비율은 60대40이다. 미국이 95대5로 개인 기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이 높았다.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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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부금의 사용 희망 분야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발전’ ‘의료분야’ ‘해외구

호활동’ ‘교육및 연구활동’ 순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2009년에 실시한 ‘부유층의 기부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조사는 유동자

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68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수치를 얻어냈다. 이 

가운데는 자산 50억원~1000억원대를 보유한 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기부의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

(복수 답변 허용)이 6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가치 및 자아 실현’(50%), ‘사회정의 및 사

회통합 수단’(39.4%) 순으로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를 해본 사람이 참여했

다. 가장 보편적인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88.9%), 교육기관(33.3%), 이웃

(28.6%), 정치단체(2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3년 동안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향후 기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약 10%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 순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상화하고, 동기 자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

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기부금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이 75%, 재단이 13%,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7%를 차

지해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이다. 개인 기부 중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35%(상위 1% 부유층)~50%(상위 1~5% 부유층)나 된다. 부자들의 기부

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5%의 정확한 자선기금 출연 통계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아마도 노

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가 적고, 기부금액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돈 많은 거액 기부자는 이건희 정몽구 이종환(삼영기업 

회장) 이명박 안철수 등 몇 사람 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사재 8000억원을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

사가 설립한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 이 회장의 막내 딸 윤형씨가 남긴 재산 3500억원을 출

연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

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실현방안을 찾고 있는중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사건에서 특별사면되면서 7년 동안 사재 8400억원을 사

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순수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탁했다. 저소득층 자녀 8만 명에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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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8월 범현대가 오너들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재 2000억원

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의 사회환

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에 331억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

립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당시는 1500억원 상당, 현재는 2500억 원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회

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재벌가와 대선주자급 지도층의 기부행위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기반을 지

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의 제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상류층, 사회지도층의 거액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낸 소액 기부금액

이 모여 수 조원의 큰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부참여율이 늘어야 함에도 2007년 68.6%였던 개인 기부 참여율이 2009년엔 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70~80%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확산돼야 따뜻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

가 실현되는 것이다. leeds@newsis.com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60호(1월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칼럼]    '소통’ 잘 해야 한다!          [ 2012/03/02 14:47:00 ]  

이 정 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화가 정체되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말

을 사용한다. 장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고착되어 

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만과 불안, 불안정한 삶을 살

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아픔을 제발 들어 달라’고 

했지만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

거에서 ‘2040’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난 뒤에야 여야 할 것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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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통을 위해 나섰다. 

선거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들과의 소통을 뼈저리게 느낀 정치권은 그들과 소통을 위해 

SNS도 활용하고 북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소통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이유야 어

떻게 되었든, 무슨 목적이든 소통을 하고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소통이 무엇일까? 소통이 왜 필요할까?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소

통을 해야 할까? 소통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보게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소통을 위해 SNS 역량지수를 만들고 당장 

4월 총선에 ‘SNS 활용 능력’을 공천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부랴부랴 뒤 늦게 트위

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친구를 늘리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

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에 소통을 한답시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댓글을 

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통을 위해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하나 같이 듣기보다 나의 생

각, 나의 말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어디에 갔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

야기 등 신변잡기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주는 것’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을 오

그라들게 한 이 말 한마디에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

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책이다. 

이 둘은 SNS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너의 아픔에 내가 어떤 눈높이와 자세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아닌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려 진지하게 듣

고 공감하고 있다. 비록 아픔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본다. 

말, 즉 소통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 정치인, 정치권은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불

신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그의 소재가 되어 조소거리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소통부재는 비단 정치인,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게,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득권층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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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계층에게 더욱 귀 기울려 많이 듣는다면 절로 가슴이 열려 말(言)이 通하고, 생각이 

通하고, 행동이 通해 자연히 배려와 양보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3소’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옳소’, ‘그렇소’, ‘맞소‘ 이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상생을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그들이다.

그래서 다들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난리들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

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부디 유권자 눈높이에서 듣고자 했던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 줄 것

을 당부하고 싶다.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경제민주화, 잠룡들의 여의주?'-이준영 서울
시립대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경

제민주화를 연결지은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

수. 이 교수는 학부(고려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는 사회정책학(독일 퀼

른대학)으로 받아 경제정책과 복지 문제를 한데 아우르는 고찰을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을 듣는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때 국가가 개입해 자원

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경제

민주화는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수를 만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지향해야 할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산업

민주주의 및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민주화는 영국에서 산업화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가에 대한 힘을 강화해 노사문제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 후 산업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사관계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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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

다. 이 후 독일에서 산업민주화의 개념을 경제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체

계화됐고, 이는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까지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요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대두

하게 됐는지,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

으로 보이는데 현 정권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친 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실제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했

다. 그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시에 불황을 맞게 됐고, 기대하던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단지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고, 

그에 비해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

다. 

재벌들의 높은 실적은 각종 특혜와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

고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

서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즉,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등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기

회가 인정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장, 상품시

장, 금융(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가격, 이자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 단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본다.” 

- 경제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한 사회적 토대는 무엇이며,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해 사회 각 주체

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심판자로서 공정한 경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진 않다. 시민단체 등에 소

속돼 불매운동, 캠페인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결정은 법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대중이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투

표라는 정치적 방식이 주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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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와 국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경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벌기업의 횡포나 소득의 불균형 등 분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삶의 질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경쟁이 이뤄진다’는 이론

은 결과적으로는 허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자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독점 기업은 독점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용

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는 모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결국 

독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경제

의 입장에서도 자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

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태적인 관찰일 뿐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

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견한 새로운 도전자에 의해 기존의 독점이 파괴

될 때 가능하다. 과연 시장경제 스스로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독점

하게 되는 기업은 그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 또는 남용하게 될 것이다. 그

렇지 않은 기업들만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시장경제 스스로는 자유로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과 

규제는 불가피하다.”

경제주체들 간에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선 심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어(Fair)해야 한

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묻혀버린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

정위가 고발을 해야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

다.”leed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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